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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외환위기 이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공근로사업은 '98∼

'99년의 기간에 총 3조 2,2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인원 1,953천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추적조사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0)를 분석한 결과 실업자 구제효과는 '99년 상

반기에 1.5%포인트의 실업률 감소로 평가되고, 사업참여자의 최저생

계비 충족률 및 소득보전율은 '98년 1단계부터 '99년 3단계까지의 

기간에 각각 62.8%, 68.8%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재)취업률은 26.5%를 기록하였으며, 고기술정보화사업, 행정보조업

무, 교육지원사업, 인턴제 참여자의 (재)취업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99년 1/4분기 8.4%를 기록한 이후 낮아지는 추세에 있

지만 '99년 4/4분기 이후에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는 크게 줄지 않

고 있으며, 더욱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낮은 취약계층의 참여비율

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향후 공공근로사업

의 규모를 급격히 축소할 경우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대량의 장기실

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의 규모는 점진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생산적 복지의 차원에서 기존의 공공근

로사업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급여와 긴밀히 연계시키는 방

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생산성과 고용흡수력이 높고 민간부문

의 참여가 용이한 공공근로사업을 선별하여 지역단위의 자활공동체

사업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저소득 여성, 저학력, 중고령층의 근로기회

를 증대시켜야 한다. 

향후 공공근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가 제

시될 수 있다. 첫째, 2000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추가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직업훈련을 비롯하여 여타의 자활프로그램과 

공공근로사업을 연계시킴으로써 참여자의 자활기반을 조성할 수 있

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예산배분에 있어서 지역실

업률의 반영비율을 높여야 하며, 농촌지역의 경우 사업을 축소하고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넷째, 부처간의 

상호협조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활사업과 관련된 태스크포스(task 

force) 형태의 협의체가 필요하며, 지역 차원에서는 노동부의 고용안정센

터, 지방노동사무소, 일일취업센터, 지자체의 사회복지담당부서 및 실업

대책반, 복지부의 자활지원센터와 자활후견기관, 지역실업극복센터를 총

괄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 다섯째, 생산성과 고용흡수력이 높고 민간

부문의 참여가 용이한 공공근로사업을 민간위탁방식으로 전환하여 

장기적으로 자활공동체사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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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Ⅰ. 서 론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추진된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실업사태의 완화에 크게 기여하였

지만, 최근 실업률이 감소함에 따라 공공근로사업의 축소 또는 방향전환의 필

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99년 1/4분기 실업률이 8.4%를 기록한 이후 낮아지는 추세에 있지

만, ‘99년 4/4분기 이후에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가 크게 줄지 않는 가운데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낮은 취약계층의 공공근로사업 참가율은 오히려 증가

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실업대책이 향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구

체적으로 ‘99년 1단계부터 2000년 2단계까지의 공공근로사업 신청자는 단계별

로 각각 653천명, 502천명, 420천명, 363천명, 367천명, 366천명이고, 2000년 2

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성별, 연령별, 학력별, 전직별 구성비를 볼 경우 

각각 여자(58.5%), 50대(38.7%), 초등졸 이하(41.4%), 일용직(31.1%)의 비중

이 높게 나타나며, ‘99년 이후 이들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

이고 있다.

이들은 사업참여 이후 노동시장에서 (재)취업이 매우 어려운 계층이며, 향

후 공공근로사업을 급격히 축소할 경우 이들을 중심으로 대량의 장기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은 고용기회 및 근로의욕의 보존, 생계

보전의 측면에서 이들 취약계층에게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의 전개방향을 신중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일부 공공근로사업이 자활사업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

함으로써 공공근로사업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자활사업과 유기적으로 연

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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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제Ⅱ장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의 예산규모와 참여자의 성별, 연령별, 

학력별, 전직별 특성을 분석하고, 제Ⅲ장에서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를 제시한 후 각각의 지표를 통해 공공근로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제Ⅳ장

에서는 Logit 모형을 이용하여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취업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평가결

과를 토대로 향후 공공근로사업의 전개방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적 시사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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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공근로사업 예산 및 참여자 특성분석

1. 예산규모 및 집행실적

가. 개황

<표 Ⅱ-1>에서 보듯이 ‘98∼‘99년 공공근로사업에 총 3조 2,240억원의 예

산이 집행되어 연인원 1,953천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다.1) 사업별로는 중앙

부처사업의 경우 동기간에 1조 786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연인원 619천명에

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지자체사업의 경우 2조 1,454억원의 예산을 집행하

여 연인원 1,334천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예산 대비 집행실적을 보면, 중앙부처사업의 경우 77.5%의 예산집행률을 

보였지만, 지자체사업의 경우 95.6%의 예산집행률을 기록하여 중앙부처사업에 

비해 지자체사업이 더 활발히 전개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사업별 예

산집행실적을 반영하여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계획인원 대비 실적치는 중앙

부처사업과 지자체사업에서 각각 81.9%, 110.0%로 나타났다. 단계별 예산집

행실적을 보면 ‘98년 1단계에는 1,269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나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98년 2단계(8.17∼12.31)에는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7,893억원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였다. ‘99년의 단계별 예산집행실적은 큰 

편차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2단계의 경우 ‘99년 1/4분기의 높은 실업률을 반

영하여 6,628억원의 다소 증대된 예산이 집행되었다. 

한편 <표 Ⅱ-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당초 1

조 1,000억원에서 ‘99년 이월예산(2,309억원)과 예치액(1,099억원)을 합하여 총 

1) 이와 같은 예산집행규모는 ‘98∼‘99년 실업대책 총예산(10조 1,228억원)의 31.8%

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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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공공근로사업 예산집행 실적

구 분
예산대비(단위: 억원) 인원대비(단위: 천명)

계획 실적 진도(%) 계획 실적 진도(%)

총 계 36,370 32,240  88.6 1,960 1,953  99.6

전

체

‘98년

소 계 10,444  9,252  88.6  400  438 109.5

1단계(5.1∼8.14)  1,380  1,269  92.0   68   79 116.2

2단계(8.17∼12.31)  9,064  7,983  88.1  332  359 108.1

‘99년

소 계 25,926 22,988  88.7 1,560 1,515  97.1

1단계(1.11∼3.31)  4,780  5,311 111.2  410  427 104.1

2단계(4.6∼6.30)  8,104  6,628  81.8  450  410  91.1

3단계(7.12∼9.30)  6,020  5,318  88.3  350  333  95.1

4단계(10.11∼12.31)  7,022  5,731  81.6  350  345  98.6

중

앙

부

처

전    체 13,921 10,786  77.5  758  619  81.9

‘98년

소 계  3,470  2,689  77.5  122   99  81.1

1단계   388   380  97.3   20   22 110.0

2단계  3,082  2,309  74.0  102   77  75.5

‘99년

소 계 10,451  8,097  77.5  636  520  81.8

1단계  1,180  1,721 145.8  120  120 100.0

2단계  3,704  2,085  56.3  170  132  77.6

3단계  2,870  2,195  76.5  173  125  72.2

4단계  2,697  2,096  77.7  173  143  82.7

자

치

단

체

전    체 22,449 21,454  95.6 1,202 1,334 110.0

‘98년

소 계  6,974  6,563  94.1  278  339 121.9

1단계   992   889  89.6   48   57 118.8

2단계  5,982  5,674  94.9  230  282  122.6

‘99년

소 계 15,475 14,891  96.2  924  995 107.7

1단계  3,600  3,590  99.7  290  307 105.8

2단계  4,400  4,543 103.2  280  278  99.3

3단계  3,150  3,123  99.1  177  208 117.5

4단계  4,325  3,635  84.0  177  202 114.1

  주 : ‘99년 추진실적은 자치단체 사업예산 정산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국무총리실 실업대책기획평가단, ｢1999년 정부실업대책 종합평가｣, 2000. 2

     노동부, ｢공공근로사업 ‘99년도 추진실적 및 2000년도 추진계획｣, 2000. 3.

1조 4,408억원으로 수정되었다. 따라서 1단계 예산집행액 6,900억원을 뺀 

7,508억원이 2, 3, 4단계의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가용예산으로 확보

되어 있으나, 소요예산은 이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어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을 위한 추가재원의 확보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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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2000년 공공근로사업 예산

(단위: 억원, 천명)

전  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예 산 11,000 7,100 1,500 1,200 1,200

인 원   610  411   77   61   61

주 : 1) 2000년 공공근로사업예산은 당초 1조 1,000억원에서 ‘99년 이월예산(2,309억원)과 예

치액(1,099억원)을 합하여 총 1조 4,408억원으로 수정되었음.

   2) 1단계에는 6,900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어 34만 4천명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었음.

자료 :국무총리실․노동부, ｢2000년 종합실업대책 세부사업계획｣, 2000. 2.

<표 Ⅱ-3> ‘99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및 선발자 현황

 (단위: 명, %, 천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계 및 평균

실 업 자 1,749,000 1,435,000 1,200,000 1,011,000 5,415,000

신 청 자 653,805 502,369 420,027 363,683 1,939,884

선 발 자 427,000 410,000 333,000 345,000 1,515,000

신 청 률 37.4 35.0 34.4 36.0 35.8

선 발 률 65.3 81.6 79.3 94.9 78.1

집행예산/선발자 1,244 1,617 1,597 1,661 1,517
 

  주 : 신청률 = (신청자/실업자)×100. 선발률 = (선발자/신청자)×100.

자료 :행자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발현황｣.

<표 Ⅱ-3>에서 보듯이 ‘99년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단계별 실업자수 대비 

신청자수는 각각 37.4%, 35.0%, 34.4%, 36.0%로 연평균 35.8%의 신청률을 

보이고 있으며, 신청자수 대비 선발자수의 비율(선발률)은 연평균 78.1%를 기

록하였다. 또한 선발자 1인당 예산지출액은 단계별로 각각 1,244천원, 1,617천

원, 1,597천원, 1,661천원으로 1인당 연평균 지출액이 1,517천원이었다.

한편 <표 Ⅱ-4>에서 보듯이 ‘99년 실업자수 대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수의 

비 율(35.8%)을 2000년 추정실업자수에 적용하면 공공근로사업 신청자수는 2, 

3, 4 단계에 각각 348천명, 336천명, 333천명으로 추정된다. ‘99년 1/4분기 실

업률이 8.4%를 기록한 이후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며, 2000년 2/4분기, 3/4분

기, 4/4분기 실업률이 각각 4.2%, 4.1%, 4.1%로 추정되지만, 공공근로사업 참

여자의 대부분은 노동시장에서 (재)취업이 어려운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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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2000년 추정실업자, 선발자 및 예산규모

(단위: 명, 억원)

2단계 3단계 4단계

실  업   률 4.2 4.1 4.1

실 업 자(a) 933,000 908,000 901,000

실 업 자(b) 971,500 938,500 931,500

신  청   자 347,797 335,983 333,477

선  발  자 243,458 235,188 233,434

추정예산액 3,693 3,568 3,541 

  주 : 1) 추정 실업률 및 실업자(a)는 한국노동연구원, ｢2000년 실업률 전망치｣,  내부자료, 

2000. 4.에 근거함.

     2) 추정실업자(b)는 공공근로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의 실업자 규모임.

따라서 ‘99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인당 연평균지출액 1,517천원을 고려하여 

추정신청자의 70%를 선발할 경우, 2000년 2, 3, 4단계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총 1조 802억원으로 추정되지만, 확보된 예산은 7,508억원에 불과하여 

추정소요예산과 가용예산의 차액에 해당하는 3,300억원 정도의 추가재원이 필

요하다. 특히 올해 10월 이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일부가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의 생계급여대상자로 편입되더라도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

고, 자활급여의 조건으로 공공근로를 제공할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부족의 문

제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나. 광역시도간 비교

‘99년 광역시도별 실업자 대비 예산배분실적을 보면 〔그림 Ⅱ-1〕에서 나타

나듯이 전국적으로 실업자 1인당 연평균 348천원의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배

정되었으며, 서울․부산․인천․경기 등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상대적으로 적

은 예산이 배정되었다.2) 예산집행실적의 경우 〔그림 2〕에서 나타나듯이 경

2) ‘99년도 전국실업률은 6.3%이고, 광역시도별 실업률은 서울(6.9%), 부산(9.1%), 

대구(7.1%), 인천(7.8%), 광주(7.7%), 대전(6.2%), 울산(6.2%), 경기(6.9%), 강원

(4.1%), 충북(4.2%), 충남(3.6%), 전북(5.2%), 전남(4.1%), 경북(3.8%), 경남(5.0%), 

제주(3.9%)로서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실업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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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광역시도별 예산배분 실적

(단위: 천원)

〔그림 Ⅱ-2〕광역시도별 예산집행실적

  (단위: %)

기 지역의 경우 95.4%의 예산집행실적을 보여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부산․

광주․대전․충남․전북․전남․경남 지역이 평균(83.0%)을 상회하는 예산집

행실적을 기록하였다.

서   부   대   인   광   대   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울   산   구   천   주   전   산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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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광역시도별 실업자수 대비 선발자수 현황

이와 같이 광역시도간 예산배분 및 집행실적을 반영한 실업자수 대비 선발

자수의 비율은 실업률이 높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Ⅱ-3〕은 광역시도별 선발자수를 실업자수로 나누고 이를 전국 평균

치와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부산․대구․인천․

경기 지역의 실업자수 대비 선발자수의 비율이 각각 0.20, 0.25, 0.26, 0.21, 

0.25를 나타내어 전국평균 0.27에 미치고 못하고 있으며, 이는 실업률이 높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실업자수 대비 선발자수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

음을 의미한다. 

다. 도농간 비교

공공근로사업의 도농간 비교를 위하여 전국 시․군․구 52개 지역을 도시

와 농촌 지역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3) 먼저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간 예산

3) 비교분석에 이용된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은 다음과 같다. 도시 지역: 서울(종로

구, 노원구, 양천구, 관악구, 강동구), 부산(중구, 동구, 동래구, 남구), 대구(동구, 

북구, 달서구), 인천(남구, 남동구, 부평구), 광주(서구, 북구), 대전(동구, 중구), 

울산(중구, 남구), 경기도(수원시, 부천시), 강원도(춘천시), 충북(청주시), 충남(천



공공근로사업 예산 및 참여자 특성 분석  9

〔그림 Ⅱ-4〕공공근로사업 신청자수 대비 예산배정액의 도농간 비교 

<표 Ⅱ-5> 도시와 농촌 지역의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연평균 ‘99. 1단계 ‘99. 2단계 ‘99. 3단계 ‘99. 4단계

도 시 87.4 82.2 95.3 94.4 76.4

농 촌 88.4 88.9 97.1 91.3 78.6   

자료: 행자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발현황｣.

배분 및 집행실적을 비교한 결과 농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집행실적 또한 ‘99년 3단계를 제외하고는 농촌 지

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촌 지역에서 공공근로사업이 보다 활발하게 전

개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Ⅱ-4〕에서 나타나듯이 도시 지역의 공공근로사

업 신청자수 대비 예산배정액을 1로 할 경우, 농촌 지역에는 전단계에 걸쳐 

도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다.4)  또한 <표 Ⅱ-5>에서 

안시), 전북(전주시, 익산시), 전남(목포시), 경북(포항시), 경남(마산시), 제주(제

주시). 농촌지역: 강화군, 이천시, 포천군, 가평군, 철원군, 양양군, 옥천군, 괴산

군, 보령군, 청양군, 태안군, 임실군, 고창군, 순창군, 구례군, 강진군, 영광군, 해

남군, 영덕군, 예천군, 울진군, 의성군, 김해시, 하동군, 거창군.

4) 도농간 예산배분의 적정성 문제는 지역실업률 대비 예산배정액의 지역간 비교를 

통해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기초지자체의 경우 지역실업률이 파악되지 않

고, 실업률과 공공근로사업 신청자수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

‘99. 1단계     ‘99. 1단계       ‘99. 1단계       ‘99. 1단계      ‘99. 1단계

농촌 지역

도시 지역(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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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듯이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99년 3단계를 

제외하고는 농촌 지역의 예산집행실적이 도시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표 Ⅱ-6> 도시와 농촌 지역의 신청자, 선발자 및 대기자 현황(‘99년)

  (단위: 백명, %)

구분
도  시 농  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신청자 5,283 4,344 3,863 2,928 1,843 865 818 771

선발자 2,746 3,325 2,353 2,355 980 766 585 638 

대기자 1,914 833 1,370 392 358 50 98 51 

선발률 52.0 76.5 61.0 80.4 53.2 88.6 71.5 82.7

대기률 36.2 19.1 35.5 13.3 19.4 5.8 11.9 6.6

자료 :행자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발현황｣.

이와 같은 도농간 예산배분 및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표 Ⅱ-6>에서 보는 

바와 같이 ‘99년 전단계에 걸쳐 농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높은 선발률과 

낮은 대기율을 기록하였다. 

2. 참여자 특성분석5)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특성분석 결과는 향후 공공근로사업의 전개방향과 관

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내부구성을 

볼 때 <표 Ⅱ-7>에서 나타나듯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낮은 취약계층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업참여자의 성별 구성을 보면 여자의 구성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9

년 1단계 47.7%에서 2000년 2단계 58.5%로 증가하였다. 연령별 구성을 보면 

40대 및 50대의 구성비가 특히 높아 2000년 2단계 사업의 경우 65.6%를 차

지하고 있으며, 20대 이하의 구성비가 13.9%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20∼30

청자수 대비 예산배정액을 기준으로 도농간 예산배분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5) 중앙부처 공공근로사업은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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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 참여자의 성별․연령별․학력별․전직별 구성비

  (단위: 천명, %)

`99. 1단계 `99. 2단계 `99. 3단계 `99. 4단계 2000. 1단계 2000. 2단계

신청자 654 502 420 364 368 367

참여자 427 410 333 345 305 196

성
별

남 자 52.3 48.4 46.2 44.0 44.8 41.5

여 자 47.7 51.6 53.8 66.0 55.2 58.5

연

령

별

20세미만  1.0  0.9  1.0  1.2  1.6  1.2

20 ∼29세 11.6 13.5 13.7 13.0 13.2 12.7

30 ∼39세 22.7 21.4 17.0 16.6 15.7 15.2

40 ∼49세 32.4 30.4 25.9 26.2 26.0 26.9

50 ∼59세 27.4 33.7 35.4 37.3 36.8 38.7

60 ∼65세  5.0  0.0  7.0  5.8  6.7  5.3

학
력
별

초등졸 이하 37.4 36.0 34.7 40.0 41.6 41.4

중    졸 22.3 23.3 21.3 22.3 21.7 21.5

고    졸 27.2 27.3 27.1 24.1 23.2 23.7

전문대이상 13.1 13.4 16.9 13.6 13.4 13.4

전

직

별

일용직 30.3 28.8 30.6 32.2 32.3 31.1

회사원 16.0 15.3 14.8 14.4 12.4 11.9

제 조․
서비스업

15.1 14.3 13.4 13.0 10.8 10.0

주  부  8.4 14.8 12.6 11.5 12.3 15.8

자영업  6.3  5.8  6.0  5.9  5.2  5.2

농림수산업 5.5  2.8  3.2  4.0  4.9  3.5

학  생 4.9  5.1  6.0  5.8  6.4  6.1

기  타 13.8 13.1 13.4 13.3 15.6 16.4

  주 : 2000년 2단계 신청자 및 선발자수는 공공근로사업 신청시점에서 집계된 수치임.

자료 :행자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발현황｣.

대 참여자의 구성비는 낮아지고 있는 반면, 50대의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높아

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력별 구성비를 보면, 초등졸 이하 참여자의 

비중이 2000년 2단계에 41.4%로 가장 크고, 이들 계층의 구성비가 ‘99년 3단

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사업참여자의 전직을 

보면, 일용직의 구성비가 2000년 2단계에 31.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

며, 회사원, 제조 및 서비스업 종사자, 주부 등의 구성비가 각각 11.9%, 

10.0%, 15.8%로 타직종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직 회사

원, 제조 및 서비스업 종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일용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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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비율은 다소 증가하여 불안정취업계층과 신규실업자가 지속적으로 공

공근로사업에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직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경우 

계절적 요인을 반영하여 ‘99년 1단계와 2000년 1단계에 각각 5.5%, 4.9%로 

높게 나타나고, 농번기에 해당하는 2단계와 3단계에 각각 2.8%, 3.2%로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도시와 농촌 지역의 참여자를 비교해 보면, ‘99년 1단계부터 2000년 1

단계까지의 기간에 농촌 지역의 경우 연령면에서 50대 이상의 중고령층, 학력

면에서 초등졸 이하의 저학력층, 전직면에서 농림수산업의 구성비가 도시 지

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지역의 경우 50대 이상의 참여자가 38.1%를 차지하고 있고, 농촌 지역

의 경우 44.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도시와 농촌 지역 모두 50대 참여자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2000년 1단계 사업에서는 각각 38.6%, 44.6%의 

구성비를 보였으며, ‘99년 1단계 사업에 비해 도시 지역은 9.4%포인트, 농촌 

지역은 13.2%포인트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참여자의 학력별 구성비를 보면, 농

촌 지역의 경우 초등졸 이하의 참여자가 54.2%를 차지한 반면, 도시 지역의 

경우는 13.0%를 나타내어 지역간 편차를 보이고 있다. 참여자의 전직별 구성

비를 보면, 도시와 농촌 지역 모두 일용직의 비중이 높고(각각 30.7%, 29.4%), 

지역의 산업구조를 반영하여 도시 지역은 회사원, 자영업, 제조 및 서비스업, 

농촌 지역은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99

년 1단계 및 2000년 1단계 사업에 참여한 전직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비중이 

특히 높은데(각각 22.7%, 21.1%), 이는 농한기라는 계절적 요인이 크게 작용

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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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공근로사업의 효과 분석

1. 공공근로사업의 목적 및 평가지표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보존

시킴과 아울러 실업자의 생계보전에 일조하고, 참여 이후 (재)취업을 유도하

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의 평가는 실업자구제

효과, 생계보호효과, (재)취업효과를 주요 평가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각각의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한 실업자구제효과는 부가노동효과와 대체노동효

과를 통제한 순실업자구제효과를 통해 평가할 수 있으며, 공공근로사업을 통

하여 구제된 순실업자(선발자-사업으로 유입된 비경활인구-취업자 중 사업으

로의 유입자)에 의한 실업률 감소 정도로 나타낼 수 있다.

둘째, 생계보호효과는 최저생계비충족률과 소득보전율의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다. 최저생계비충족률은 사업참여자 가구당 최저생계비 대비 참

여기간 동안의 공공근로 소득의 비율이며, 소득보전율은 사업참여자의 이전 

직장 근로소득 대비 공공근로 소득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

셋째, (재)취업효과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수 대비 참여 이후 공공근로사업 

이외의 부문에 취업한 참여자수의 비율로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의 의

의를 평가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2. 공공근로사업의 효과

가. 분석자료

이상에서 제시된 지표를 통해 공공근로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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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사업 참여자 추적조사자료｣(전국노동연구원, 2000)를 이용하였다. 본 조사

에 있어서 총표본수는 ‘98∼‘99년 3단계까지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578명이

며, 구체적으로 ‘98년 참여자의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리스트에서 다단계 집락표본추출법에 따라 선정되었고, ‘99년 참여자는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아 무작위로 총표본수의 10

배수를 추출한 후 이 리스트의 지역별 비례대로 조사 사례수를 할당하였다.6) 

조사결과 1,505개의 질문지가 수거되어 95.4%의 수거율을 기록하였으며, 표본

<표 Ⅲ-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특 성 구 분 구성비(%)

성 
 남자

 여자

44.8

55.2

연 령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26.8

14.4

22.3

29.0

 7.6

학 력

 초등졸 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이상

32.1

16.9

20.9

30.0

전직 고용형태

 미취업

 정규직원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파견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고용주

50.2

16.8

 3.0

 8.0

15.7

 0.5

 1.3

 4.5

 0.1

6)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는 ‘99년 1단계 이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기초자

료를 관리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공공근로시스템 지침

서｣, 1998.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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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조사 지역은 서울(274), 경기(289), 인천(52), 강원(84), 부산(144), 울산

(33), 경남(107), 대구(105), 경북(113), 대전(50), 충남(94), 충북(45), 광주(48), 

전남(80), 전북(60)으로 분포되어 있다.

전체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표 Ⅱ-8>에서 나타나듯이 여자

의 비율(55.2%)이 남자의 비율(44.8%)보다 크고, 40대 이상의 중고령층이 

58.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졸 이하의 학력소지자가 69.9%를 차지하고 있다. 

전직 고용형태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50.2%가 전직 미취업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응답하였다.

나. 실업자구제효과

비경활인구의 공공근로사업 참여로 인한 부가노동효과와 전직으로 인한 대

체노동효과를 고려할 때 공공근로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의 추정실업률

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추정실업률 =  

실업자 + 선발자 - 사업으로 유입된 비경활자 - 취업자 중 유입자

경활인구 - 사업으로 유입된 비경활자

‘99년 1, 2단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유입된 비경활인구의 비중은 전체응답

자 가운데 각각 15.9%, 8.3%를 나타내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 직전(참여 전

월)에 취업상태였던 자의 비중은 1, 2단계에 각각 전체 응답자의 10.8%, 4.7%

에 달하고 있으나, 이들 모두를 노동시장에서 대체노동효과로 인한 공공근로

사업의 참여자로 분류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공공근로사업 참여 전월에 직업을 

가졌었던 자 가운데 51.8%(1단계), 47.7%(2단계)는 월평균 공공근로 임금에 

해당하는 6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참

여 전월에 취업상태였던 자의 18.6%는 정규직에 종사하였고, 나머지는 일용

직, 임시직, 계약직, 무급가족종사자 등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즉, 이들 중 

상당 부분은 취업자라 하더라도 저임금을 받는 반실업상태에 있는 자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의 월평균 임금소득 60만원을 고려할 때 공

공근로사업 참여 바로 직전에 취업상태였던 자 중 월평균 60만원 이하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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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가졌던 자(1, 2단계 각각 전체 응답자의 5.2%, 2.4%)만이 노동시장에서 

대체노동효과로 인한 공공근로사업에의 참여자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99년 1, 2단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유입된 비경활인구의 비중이 전

체 응답자 가운데 각각 15.9%, 8.3%이고, 5.2%, 2.4%의 참여자가 대체노동효

과로 인한 공공근로사업에의 유입자로 분류될 경우,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구

제된 순실업자는 참여자의 평균결근율(약 10%)을 고려할 때 1, 2단계 각각 

30만 3천명, 32만 9천명으로 추산된다. 이와 같이 구제된 순실업자수를 근거

로 공공근로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의 추정실업률을 계산하면, ‘99년 1/4

분기, 2/4분기에 각각 9.9%, 8.1%로 나타난다. 따라서 동 시기의 정부 발표 

실업률 8.4%, 6.6%를 고려할 때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한 실업자구제효과는 ‘99

년 상반기에 1.5%포인트의 실업률 감소로 평가될 수 있다.7)

다. 생계보호효과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참여자의 최저생계비충족률은 ‘98년 1단계부터 ‘99년 

3단계에 이르기까지 각각 63.1%, 66.8%, 57.3%, 63.2%, 63.8%를 나타내어 참

여자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평균적으로 62.8% 보전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공

공근로사업을 통한 소득보전율은 동 기간에 단계별로 각각 61.1%, 74.3%, 

64.4%, 72.1%, 72.2%를 나타내어 공공근로 임금이 이전 직장에서 참여자의 

소득을 평균적으로 68.8% 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소득보전율이 최저생계비충족률을 초과하는 것은 이전 직장에서 공

<표 Ⅲ-2> 최저생계비충족률 및 소득보전율

 (단위: %)  

‘98년 1단계 ‘98년 2단계 ‘99년 1단계 ‘99년 2단계 ‘99년 3단계

  최저생계비충족률 63.1 66.8 57.3 63.2 63.8

  소득보전율 61.1 74.3 64.4 72.1 72.2

  주) 최저생계비충족률 = (공공근로소득/가구당 최저생계비)×100.

     소득보전율 = (공공근로소득/이전 직장의 근로소득)×100.

7) ‘99년 1/4분기 및 2/4분기에 있어서 경제활동인구는 각각 20,854천명, 21,797천명

이고, 실업자는 각각 1,749천명, 1,435천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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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소득이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

준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충족률을 보면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충족률이 

하락하여 1∼2인 가구의 경우 평균 112.7%의 높은 최저생계비충족률을 나타

내지만 3∼4인, 5∼6인 7∼8인 가구의 경우 각각 53.1%, 35.0%, 26.1%의 낮

은 최저생계비충족률을 나타내고 있다.

<표 Ⅲ-3>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충족률

 (단위: %)

‘98년 1단계 ‘98년 2단계 ‘99년 1단계 ‘99년 2단계 ‘99년 3단계

1∼2인 114.9 117.0 99.1 114.8 117.9

3∼4인  47.6  57.8 50.3  55.1  54.9

5∼6인  34.5  35.7 31.2  37.6  36.1

7∼8인  23.1  24.1 24.8  29.5  29.0

  주 : 중소도시 2인가족기준 1인당 최저생계비는 ‘98년, ’99년에 각각 218천원, 234천원임.

라. (재)취업효과

전체응답자 1,505명 가운데 공공근로사업 참여 이후 (재)취업을 경험한  참

여자는 399명으로 26.5%의 (재)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재)취업률은 

사업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바, 고기술정보화사업, 행정보조업무, 교육지

원사업, 인턴제 참여자의 (재)취업률은 각각 39.7%, 33.8%, 30.9%, 66.7%를 

나타낸 반면, 단순 DB 입력 전산사업, 복지도우미, 환경정비 및 정화사업, 일

반노무관련사업 참여자의 (재)취업률은 각각 22.0%, 23.1%, 20.8%, 25.5%를 

나타내어 평균 이하의 (재)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취업후 월평균임금을 보면 단순 DB 입력 전산사업, 고기술정보화사업, 

행정보조업무, 인턴제의 임금이 각각 79.7만원, 99.6만원, 77.8만원, 70.0만원으

로 나타나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환경정비 및 정화사업의 경우 58.3만원으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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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공공근로사업별 (재)취업률

 (단위: 명, %, 만원)

사업내용 참여자수(A) 취업자수(B)
취업률

(B/A)*100

월평균

임금

단순 DB 입력 전산사업  100  22 22.0 79.7

고기술 정보화사업   68  27 39.7 99.6

행정보조업무  213  72 33.8 77.8

복지도우미  117  27 23.1 61.6

교육지원사업   42  13 30.9 67.1

환경정비 및 정화사업  226  47 20.8 58.3

일반노무관련사업  733 187 25.5 65.6

인턴제 6   4 66.7 70.0

전  체 1,505 399 26.5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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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참여자의 (재)취업 결정요인 분석

1. 분석방법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분

석하기 위하여 로짓모형(Logit model)을 이용하였다. 본 모형에서 이용된 로

지스틱(Logistic) 회귀분석의 반응변수는 공공근로 참여 이후 취업한 경우를 

1로 하였고, 설명변수로는 성별, 연령별, 학력별, 전직별, 지역별 변수를 분석

모형에 이용하였다. 각각의 설명변수는 더미변수의 형태를 취하며, 남자, 20∼

30대의 청장년층,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층, 전직정규직 종사자, 농촌 지역 

거주자가 비교집단으로 이용되었다. 본 모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는 점은 중

고령층, 저학력층, 전직 미취업자 및 비정규직 종사자, 도시 지역 거주자의 비

교집단에 대한 상대적 취업가능성의 크기이다. 한편 연령과 학력간에는 높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형을 달리하여 연령과 학력이 (재)취업에 미

치는 각각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2. 분석결과

분석결과 여자, 중고령층, 저학력층, 전직 미취업자 및 비정규직 종사자, 도

시지역 거주자의 (재)취업가능성이 남자, 청장년층, 고학력층, 전직정규직 종사

자, 농촌 지역 거주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의 모형 1에

서 나타나듯이 여자의 경우 남자에 비해 공공근로사업 참여 이후 취업할 가

능성이 낮으며, 40대, 50대, 60대의 중고령층일수록 20∼30대의 청장년층에 비

해 취업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 고용형태별로는 미취업자일

수록 정규직에 비해 취업할 가능성이 낮으며, 자영업자 및 고용주의 경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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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재)취업률에 대한 로지스틱(Logistic)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성별(여자) -0.47(0.12)
***

-0.38(0.12)
***

연령(40대) -0.52(0.16)
***

-

연령(50대) -1.06(0.16)*** -

연령(60대) -1.19(0.28)
***

-

학력(초등졸이하) - -0.83(0.16)
***

학력(중졸) - -0.51(0.18)***

학력(고졸) - -0.56(0.17)
***

전직(미취업)  -0.50(0.17)
***

 -0.55(0.17)
***

전직(비정규직)  -0.01(0.18) -0.002(0.18)

전직(자영업 및 고용주)  0.80(0.29)
***

  0.71(0.29)
**

지역(도시)  -0.13(0.17)  -0.17(0.17)

constant  -0.01(0.18) -0.004(0.23)

-2log likelihood 1669.27 1663.59

Chi-square   101.54
***

  71.48
***

자유도 8 8

  주 : 1) 반응변수는 공공근로 참여 후 취업한 경우를 1로 하고 나머지를 0로 함.

     2) (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임.

     3) ***, ** 는 각각 1%,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히려 취업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 비정규직의 경우는 정규직에 

비해 취업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차이는 근소하고 통계적으

로도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지역별로는 군단위의 농촌 지역에 비

해 도시 지역에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취업가능성이 낮게 나타나지만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모형 2에서 성별, 지역별, 전직별 추정계수는 모형 1에서와 유사한 분석결

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초등졸 이하, 중졸, 고졸자의 취업가능성은 전반적으로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소지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졸 이하 

학력소지자의 취업가능성은 고학력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전체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취업률의 

차이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 <표 Ⅳ-2>에서 보듯이 남자의 (재)취업률은 

30.9%로 여자(23.0%)보다 높았으며, 중고령층에 해당하는 40대, 50대, 60대의 

(재)취업률은 각각 26.6%, 17.2%, 14.9%를 기록하여 20대, 30대 청장년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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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35.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또한 학력별로는 중졸, 고졸자의 (재)취

업률이 각각 27.2%, 25.9%로 나타나 초등졸 이하, 대졸자의 취업률 19.7%, 

2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직별 고용형태에 있어서는 전직 미취업자, 정규

직, 비정규직의 (재)취업률이 각각 21.1%, 31.6%, 32.2%로 나타났다.

특히 전직 미취업자의 경우 정규직 및 비정규직 종사자에 비해 취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표 Ⅳ-3>에서 보듯이 전직 미취업자의 대부분이 반

실업상태에 있거나, 비경활인구로부터 경활인구로 유입된 자,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신규 실업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낮은 취

약계층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8)  

<표 Ⅳ-2> 응답자의 특성별 취업률

(단위: 명, %)

구분

성별 연령별 학력별 전직 고용형태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초등 중졸 고졸 대졸
미

취업

정규

직

비정

규직

전  체 674 831 404 216 335 436 114 483 254 313 762 755 253 497

취  업 208 191 142  76  89  75  17  95  69  81 153 159  80 160

취업률 30.9 23.0 35.1 35.2 26.6 17.2 14.9 19.7 27.2 25.9 20.1 21.1 31.6 32.2

<표 Ⅳ-3> 전직 미취업자의 유형

구 분 참여자수(명) 구성비(%)

구직활동을 했지만 일자리가 없었음 273  36.2

학생(시험공부 포함) 172  22.8

여성․고령자․장애인에 대한 차별대우  52   6.9

결혼․육아․가사일  54   7.2

다른 소득원에 의존  13   1.7

기능․학력의 부족   3   0.4

노동의사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안함  59   7.8

노동의사 없음   3   0.4

기타 104  13.8

모름/무응답  22   2.9

전  체 755 100.0

8) 전직 미취업자 가운데 ‘구직활동을 했지만 일자리가 없었음’이라고 응답한 273명 

가운데 74.7%는 40대 이상의 중고령층이며, 83.8%는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고, 93.4%가 도시 지역 거주자였다. 따라서 이들 대부분은 도시 지역에서 반실

업상태에 있거나 IMF 이후 경활인구로 유입된 비경활인구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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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업별 참여자의 취업가능성을 비교하기 위해 개별사업을 더미변수로 

이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로지스틱(Logistic) 회

귀분석의 반응변수는 공공근로 참여 이후 취업한 경우를 1로 하였으며, 설명

변수의 비교집단은 평균 이상의 (재)취업률을 기록한 고기술정보화사업, 행정

보조업무, 교육지원사업, 인턴제 등의 참여자 집단이다. 

<표 Ⅳ-4> 사업별 (재)취업률에 대한 로지스틱(Logistic)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단순 DB 입력 전산사업 -0.66(0.27)
**

 -0.77(0.27)
***

 -0.78(0.27)
***

복지도우미 -0.60(0.25)
**

-0.24(0.26)  -0.33(0.26)

환경정비 및 정화사업 -0.73(0.20)*** -0.08(0.23)  -0.28(0.25)

일반노무관련사업 -0.46(0.14)
***

 -0.10(0.18)  -0.25(0.21)

성별(여자) -  -0.44(0.13)
***

 -0.37(0.13)
***

연령(40대) -  -0.57(0.18)*** -

연령(50대) -  -1.11(0.18)
***

-

연령(60대) -  -1.24(0.30)
***

-

학력(초등졸이하) - -  -0.79(0.22)***

학력(중졸) - -  -0.47(0.23)
**

학력(고졸) - -  -0.52(0.20)
***

전직(미취업) -  -0.53(0.17)***  -0.58(0.17)***

전직(비정규직) -  -0.03(0.18)  -0.02(0.18)

전직(자영업 및 고용주) -   0.77(0.29)
***

0.69(0.29)
**

지역(도시) -  -0.14(0.18)  -0.20(0.17)

constant -0.61(0.12)
***
  0.17(0.25)  -0.24(0.25)

-2log likelihood 1722.46 1630.33 1654.25

Chi-square   18.35*** 110.48*** 80.82***

자유도 4 12 12

  주 : 1) (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임.

     2) ***, ** 는 각각 1%,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분석결과 단순 DB 입력 전산사업, 복지도우미, 환경정비 및 정화사업, 일반

노무관련사업의 경우 고기술정보화사업, 행정보조업무, 교육지원사업, 인턴제 

등에 비해 참여자의 취업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의 모형 1은 (재)취업률이 평균 이상을 기록한 사업의 참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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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평균 이하의 취업률을 기록한 사업참여자의 상대적 취업가능성을 나타내

며, 모든 추정계수가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어 이들 사업

참여자의 취업가능성이 고기술정보화사업, 행정보조업무, 교육지원사업, 인턴

제 등의 참여자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보이고 있다.

모형 2와 모형 3은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했을 경우 사업 자

체의 (재)취업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단순 DB 입력 전산사업의 추정계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업들의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여전

히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이들 사업에의 참여로 인한 (재)취업효과가 낮

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Ⅳ-5> 사업별 참여자 특성비교

 (단위: %)

사업

구분

성  별 연령별 학력별 전직 고용형태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초등 중졸 고졸 대졸
비취

업

정규

직

비정

규직

1 34.0 66.0 81.0 12.0  6.0  1.0  0.0  0.0  0.0 16.0 84.0 49.0 25.0 26.0

2 61.8 38.2 79.4 14.7  4.4  1.5  0.0  1.5  2.9  8.8 86.8 63.2 20.6 16.2

3 33.3 66.7 72.3 16.9  7.5  1.9  1.4  1.9  2.3 21.1 74.7 53.1 17.8 29.1

4  8.5 91.5 30.8 18.8 29.1 18.8  2.6 18.8 13.7 28.2 39.3 48.7 20.5 30.8

5 11.9 88.1 38.1 26.2 19.0 16.7  0.0 21.4  4.8  2.4 71.4 61.9  7.1 31.0

6 31.9 68.1  1.8 11.1 27.9 48.2 11.1 51.3 22.6 23.0  3.1 52.7 14.6 32.7

7 59.6 40.4  7.2 13.6 28.0 39.8 11.3 45.2 24.3 21.8  8.7 46.8 15.8 37.4

8 50.0 50.0 100  0.0  0.0  0.0  0.0  0.0  0.0  0.0 100 83.3  0.0 16.7

A 33.5 66.5 30.2 13.9 22.8 26.9  6.3 28.8 15.2 22.3 33.8 49.3 19.0 31.7

B 39.3 60.7 72.4 14.5  7.7  5.0  0.4  6.2  2.5  8.1 83.2 65.4 11.4 23.3

주 : 1) A는 평균 이하의 참여자 취업률을 나타낸 단순 DB입력 전산사업(1), 복지도우미(4), 

환경정비 및 정화사업(6), 일반노무관련사업(7) 참여자 특성의 평균치를 나타냄.

   2) B는 평균 이상의 참여자 취업률을 나타낸 고기술정보화사업(2), 행정보조업무(3), 교

육지원사업(5), 인턴제(8) 참여자 특성의 평균치를 나타냄.

비교집단에 비해 단순 DB 입력 전산사업, 복지도우미, 환경정비 및 정화사

업, 일반노무관련사업 참가자의 취업가능성이 매우 낮은 원인은 <표 Ⅳ-5>에

서 보듯이 이들 사업에 있어서 여자, 중고령층, 저학력층, 전직 비정규직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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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연령별 분포에 있어서 평균 이하의 취업률을 기록한 사업의 경우 중

고령층(40∼60대)의 비중(56.0%)이 평균 이상의 취업률을 기록한 사업참여자

의 중고령층 비중(13.1%)에 비해 크게 높았으며, 중졸 이하의 저학력층은 각

각의 경우에 44.0%, 8.7%를 기록하여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전직 

고용형태의 경우 평균 이하의 취업률을 기록한 사업에 있어서 미취업, 정규직, 

비정규직의 비중은 각각 49.3%, 19.0%, 31.7%를 나타냈지만, 평균 이상의 취

업률을 기록한 사업에 있어서는 각각 65.4%, 11,4%, 23.3%를 나타냈다.

3. 시사점

이상의 분석을 통해 제시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근로사업의 규모를 급격히 축소할 경우 대부분의 사업참여자는 실업상태

에서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공공근로사

업 참여자의 (재)취업가능성은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의해 크게 영향

받으며, 여자, 중고령층, 저학력층, 전직 미취업자, 도시 지역 거주자의 (재)취

업률이 남자, 청장년층, 고학력층, 전직정규직 종사자, 농촌 지역 거주자에 비

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재)취업률이 낮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 2단계에 여자, 40

대이상, 중졸 이하의 저학력층이 각각 58.5%, 70.9%, 62.9%를 차지하였다.

둘째, 공공근로사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가운데 참여자에 대한 

실업대책이 사업내용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 고기술정보화사업, 행정보

조업무, 교육지원사업, 인턴제 등의 경우 여타의 공공근로사업에 비해 참여자

의 (재)취업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단순 DB 입력 전산사업, 복지도우미, 환경정비 및 정

화사업, 일반노무관련사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 방식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거나, 장기적으로 직업훈련을 통해 자활공동체사업으로 유

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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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정책과제

1. 요약

외환위기 이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공근로사업은 ‘98∼‘99년

의 기간에 총 3조 2,2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인원 1,953천명에게 일

자리를 제공하였지만 예산배분 및 집행실적에 있어서 지역간 편차를 보이

고 있다. 예산배분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배정되어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실업자수 

대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수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

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지역의 실업자수 대비 선발자의 비율이 각각 0.20, 

0.25, 0.26, 0.21, 0.25를 나타내어 전국평균 0.27에 못미치고 있다. 또한 농촌 지

역에는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집행실적 또한 

‘99년 3단계를 제외하고 농촌 지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도시 지역에 비해 

높은 선발률과 낮은 대기율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다소의 지역간 편차를 보이며 추진된 공공근로사업의 실업자

구제효과는 ‘99년 상반기에 1.5%포인트의 실업률 감소로 평가되고, 사업참여

자의 최저생계비충족률 및 소득보전율은 ‘98년 1단계부터 ‘99년 3단계까지

의 기간에 각각 62.8%, 68.8%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추

적조사자료｣(한국노동연구원, 2000)를 분석한 결과 전체응답자 1,505명 가

운데 공공근로사업 참여 이후 (재)취업을 경험한 참여자는 399명으로 

26.5%의 (재)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고기술정보화사업, 행정보조업무, 

교육지원사업, 인턴제 참여자의 (재)취업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내부구성을 볼 때,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낮은 취약계층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00년 2단계 공공근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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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참여자 가운데 여자, 40대 이상, 중졸 이하의 저학력층은 각각 58.5%, 

70.9%, 6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갖는 공공근로사업의 주

된 참여자는 사업참여 이후 노동시장에서 (재)취업이 매우 어려운 계층이

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을 분석한 결과 여자, 중고령층, 저학력층, 전직 미취업자, 도시 지역 거주

자의 (재)취업가능성이 남자, 청장년층, 고학력층, 전직 정규직 종사자, 농

촌 지역 거주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00년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총 1조 4,408억원으로 편성하고 있지만, 

2000년 2, 3, 4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정신청자의 70%를 선발할 경우 필요예산은 

총 1조 802억원으로 추산되고, 확보된 예산은 7,508억원에 불과하여 추정소요예

산과 가용예산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3,300억원 정도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 특

히 올해 10월 이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일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

계급여대상자로 편입되더라도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자활급여

의 조건으로 공공근로를 제공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예산부족의 문제는 하반기

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 정책과제

실업률은 ‘99년 1/4분기 8.4%를 기록한 이후 낮아지는 추세에 있지만 ‘99년 

4/4분기 이후에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 더욱이 노동

시장에서 경쟁력이 낮은 취약계층의 참여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향후 공공근로사업의 규모를 급격히 축소할 경우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대량의 

장기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의 규모는 점차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생

산적 복지의 차원에서 기존의 공공근로사업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급

여와 긴밀히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거나, 생산성과 고용흡수력이 높고 

민간부문의 참여가 용이한 공공근로사업을 지역단위의 자활공동체사업으로 발

전시킴으로써 저소득 여성, 저학력, 중고령층의 근로기회를 증대시켜야 한다. 

공공근로사업의 향후 전개방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과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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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될 수 있다.

첫째,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추가재원의 조속한 확보가 필요하다. 

2000년 공공근로사업 추정신청자의 70%를 선발할 경우 2, 3, 4단계 공공근로

사업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3,3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따라서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추가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공공근로사업의 급격한 축소 내지 폐지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공공근로사업의 참여자들은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낮은 취약계층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할 경우, 이들은 장기실업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실업대책으로서의 공공근로사업을 

폐지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배제된 실업자들은 사회안전망의 사각

지대에 놓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공공근로사업은 장기실업자에 대한 일

자리창출정책의 차원에서 일정 부분 지속시켜야 하며, 특히 여성, 저학력, 중

고령층에 특화된 사업의 개발 및 시행이 요청된다.

셋째, 직업훈련을 비롯하여 여타의 자활프로그램과 공공근로사업을 연계시

킴으로써 참여자의 자활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

다. 특히 2000년 1단계 사업부터 추진되고 있는 파트타임 공공근로를 활성화

시켜 장기적으로 참여자들의 취업률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으며, 취업 이후 사

후관리를 통해 이들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한 자활급여의 조건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자활대상자에 대해서는 취

업알선, 직업훈련, 자활공동체의 참여 등 여타의 자활프로그램과 유기적인 연

계를 구축함으로써 일정기간의 참여 이후 자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으며, 자활대상자에게 적합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의 개발도 시급한 과

제이다.

넷째, 예산배분에 있어서 지역실업률의 반영비율을 높여야 하며, 농촌 지역

의 경우 사업을 축소하고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전개해야 한

다. 지역간 예산배분실적에서 보았듯이 실업문제가 다소 심각하였다고 할 수 

있는 대도시 지역은 상대적으로 실업자수 대비 예산배정액 비율이 낮아 실업

자구제효과를 전반적으로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예산배분의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고, 전반적인 실업자구제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예산배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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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있어서 지역실업률의 반영비율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농촌 지역의 경

우 특히 농한기에 농림수산업 종사자들의 공공근로사업 참여가 크게 증가하였

으며, 이들은 대체로 영세농 내지 소작농이면서 계절적 실업에 처한 자들이라

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농한기에는 농촌 지역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수요조

사를 통해 예산배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부처간의 상호협조를 위해 중앙정부차원에서 자활사업과 관련된 태

스크 포스(task force) 형태의 협의체가 필요하며, 지역 차원에서는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와 지방노동사무소, 일일취업센터, 지자체의 사회복지담당부서 및 

실업대책반, 복지부의 자활지원센터와 자활후견기관, 지역실업극복센터를 총괄

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조건부수급

자 중 취업대상자는 노동부, 비취업대상자는 복지부에서 각각 관리하도록 계

획되어 있다. 노동부의 경우 취업대상자에게 제시할 자활사업으로 창업지원, 

취업알선 및 구직활동, 보조금지원 일자리알선, 직업훈련, 공공근로, 자원봉사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복지부의 경우 공동체 창업지원, 창업훈련, (자활)공공

근로, 자원봉사 등을 비취업대상자에게 제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근로능력의 판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자격

은 개인이 처한 다양한 조건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취업대

상자와 비취업대상자의 중간영역에 속하는 계층이 다수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노동부와 복지부는 사전협의를 통해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별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자활대상자에 대한 재심사를 통해 사업간 참여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복지부의 경우 창업훈련에 적합

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창업대상자에게 이를 제공하기 위해 노동부

와 유기적인 연계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부의 경우 공공근로사업

에 참여한 취업대상자 중 장기적으로 자활공동체사업으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지원센터, 지역실업극복센터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

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생산성과 고용흡수력이 높고 민간부문의 참여가 용이한 공공근로사

업을 민간위탁방식으로 전환하여 장기적으로 자활공동체사업으로 발전시킬 필

요가 있다. 생산성과 고용흡수력이 높고 민간부문의 참여가 용이한 공공근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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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지역단위의 자활공동체사업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저소득 여성, 저학력, 중

고령층의 근로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고, 장기적으로 자활공동체사업의 참여자

들이 자생력을 갖게 될 경우 복지재정의 부담을 축소시킬 수 있다. 특히 민간

위탁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자활공동체사업으로 발전시킬 필

요가 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방식의 공공근로사업은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낮은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흡수력이 높고, 장기적으로 취약계층의 자활을 유도

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Ⅴ-1>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의 민간위탁 현황

(단위: 개, 백만원, 명, %)

사업위탁 인력지원

민간단체수 예산지원액 구성비 민간단체수 지원인원 구성비

1999년 1단계  1 7 0.002   365 2,027 0.66

1999년 2단계 26 1,784 0.39   524 2,921 1.05

1999년 3단계 87 4,424 1.42   653 3,083 1.48

1999년 4단계 94 4,776 1.31   845 3,338 1.65

2000년 1단계 99 4,247 0.99 1,086 4,099 1.76

  주 : 구성비는 각각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예산 및 투입인원에 대한 사업위탁 및 인력지원의 

규모이며, 민간단체 위탁사업의 총규모는 사업위탁과 인력지원을 합한 예산규모 또는 

인력지원규모임.

자료 :행자부, ｢민간단체 사업참여 현황｣.

<표 Ⅴ-1>에서 보듯이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의 민간위탁 비중은 ‘99년 1단

계 이후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 비중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

하다. 따라서 생산성과 고용흡수력이 높고 민간부문의 참여가 용이한 공공근

로사업을 선별하여 민간위탁방식으로 전환시킨 후 자활공동체사업으로 발전시

킬 필요가 있으며, 노동부의 경우 창업지원프로그램에 자활공동체사업을 포함

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역단위의 자활공동체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으로는 숲가꾸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등 환경관련사

업, 가정․복지․보육도우미 등 복지서비스 관련사업이 있을 수 있다. 최근 

기존의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자활영림공동체로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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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한편 올해 10월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

원수단으로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국․공유지 우선임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공동체생산품의 우선구매,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등이 제

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원수단 이외에 초기단계에 자활공동체사업을 활성

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첫째, 현행 세법은 종교

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특수법인에 한해서만 소득세를 면제하고, 그 외 일반단

체들의 경우 면세의 혜택이 없다. 따라서 자활공동체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

해서는 이들을 세제혜택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사업의 인․허가, 

공장의 건설뿐만 아니라 지역의 민간기업과 자활공동체사업을 연계시키는 측

면에서 각종의 행정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지역실업 관련단체들의 경우 공공

근로사업을 위탁받을 때 지급보증서를 비롯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 사

업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광역단위의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활공동체사업을 총괄적으로 조정․지원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운용할 필요

가 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 가운데 민간위탁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자활

공동체사업의 주요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의 관리 및 신청절차가 기초지

자체 단위로 추진되고 있어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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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valuation of the Public Works 

Project in Korea

Abstract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the Winter of 1997, the Public Works 

Project was introduced as a crucial unemployment measure in Korea. 

Korean Government financed the project 3.22 trillion won and provided 

1.95 million workers with public service employment until 1999.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project and derive a few 

policy implications. We evaluated the performance of the project in 

terms of three criteria. The first one is the relief effect of the 

unemployed measured by the decreasing rate of unemployment. The 

second one consists of the supplemental rate of the minimum cost of 

living for a participant household and the supplemental rate to the 

previous earned income of participants. The third one is the rate of 

(re)employment of participants experiencing the project.

  The empirical research reported in this paper is based on a survey of 

project participants conducted from September to October in 1999.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the relief effect of the unemployed 

is recorded by 1.5% point falling in the rate of unemployment during 

the first half of 1999. The second effects are recorded by average 62.8% 

of supplement of the minimum costs of living for a participant 

household and 68.8% of supplement to the previous earned income of 

participants. The third effect is recorded by 26.5% of the rate of 

(re)employment of participants.

  Since the rate of unemployment was recorded 8.2% in the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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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rter of 1999, the rate has fallen to 5.1% in the same quarter of 2000. 

However, the number of people applying the project has not reduced 

since the fourth quarter of 1999. Moreover the ratio of the dis-

advantaged, who are hardly to find a job in private labor market, has 

increased since 1998.

  The implications from the analysis as follows. First, the Public Works 

Project should be continued for a while. The quick reduction of the 

project would make the unemployment situation severe. Second, some of 

the items in the Public Works Project should be developed into public 

service employment so that the aged, low-skilled and low-educated 

workers have a chance to work in public sector. Third, diverse 

self-sufficiency programs should be provided to the unemployed 

including job training and education, financial support for small 

self-employment business, self-reliance collective, and subsidized 

employmen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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